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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국내 경제에 단기 부동 자 이 넘쳐나고 있다. 만기 6개월 미만의 

융 상품에 치된 자 이 무려 400조 원을 웃돌고 있는 것이다. 이

는 정부 산의 두 배가 넘는 막 한 자 이다. 

  사용처가 분명치 못한 뭉치 자 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

암 인 요소가 된다. 우선 거  자 이 단기 수익을 쫓아 이리 리 몰

려다니면 자산 시장이 교란된다. 단기 자 의 빈번한 유출입이 부동산 

시장과 증권 시장의 이상 과열과 락 상을 되풀이시키는 것이다. 

더욱이 과도한 단기 부동 자 은 융과 실물 부문 체의 경제 시스

템을 붕괴시킬 우려도 있다. 기업 도산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단기 

융 자 이 한꺼번에 빠져 나오면 해당 융 기 이 부실해지고, 이것

이 다른 융 기 에까지 되어 결국 실물 부문에 한 자  지원

이 불가능해지는 융 경색 상이 유발되는 것이다. 만에 하나 이러

한 자 들이 해외로 량 유출될 때는 국내 융 시장이 축되고, 외

환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락하여 해외 자본 조달이나 외화 부채 상

환도 어렵게 만든다.   

  하지만 을 달리하면 우리 경제에 유동성이 풍부한 것은 그나마 

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다. 활용하기에 따라 국내 경제를 살리는 종자

돈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. 부정  향을 해소하는 한편 이를 생산

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일단 단기 자 의 장기화를 유도할 수 있는 

국내 융 부문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. 먼  고수익 융 상품을 개

발하는 한편 주식 투자의 기본 수익률을 제고하여 단기 자 이 이들 

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어야 한다. 외환 기 이후 

폭 축소된 장기 융 상품에 한 비과세  세  우  지원을 강

화하고, 립식 펀드에 한 세제 혜택 부여 등으로 융 상품과 주식 

시장의 매력도를 한층 높이는 것이 이를 한 방안들이다. 한 사모 



펀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함께 장기채 발행이 활성화

될 수 있는 채권 시장도 육성해야 할 것이다. 

  실물 부문에서는 단기 부동 자 을 생산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

기업들의 투자 증  여건을 최 한 조성해야 한다. 내수 경기가 침체

일로를 내닫고 있는 국내 경제 실에서 기업의 투자 증가는 일석삼조

의 효과를 발휘하는 만병통치 처방 이다. 투자 증가는 부동자 을 

여 경제의 불안정성을 축소하고, 고용을 늘려 소비를 진해서 다시  

투자를 증 시킴으로,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속 성장

을 가능하게 만든다. 게다가 자연스럽게 리를 상승시켜 융 상품의 

수익률을 높여 단기 부동 자 의 생성을 원천 으로 방지하게 된다. 

  문제는 재 기업들이 자  사정의 여유 속에서도 국내에 투자하기

가 어려운 실에 착해 있는 이다.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

로운 투자처를 찾기가 일단 어렵고, 그나마 투자를 하려해도 거미 처

럼 걸리는 것이 무나 많은 것이다. 출자총액제한제나 수도권 제한과 

같은 각종 규제를 풀기 해서는 경제는 이상이 아니라 실이라는 

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. 한시 이나마 사안별로 경직 인 공정거래

제도나 균형발 략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는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

발휘할 필요가 있다. 행정부가 이를 못하면 하는 일이 무어냐고 늘 질

책을 받는 국회에서 ‘기업 활동 규제 완화 특별법’이라도 제정하여 기

업 투자 증가를 제도 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. 규제를 조 만 풀

면 당장 11조 원이 넘는 투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경제계의 하소연을 

흘려 들어서는 안되겠다. 정부가 하반기부터 역 을 두고 추진하려는 

‘건설, 이 , 임 (BTL)’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유치 방안이 시행도 에 

추진 방식에 한 소 건설업체들의 반발과 헌 논란에 빠져들고 있

어 하반기 정부 투자 계획의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다. 이같은 을 

감안하더라도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는 막 한 부동 자 을 생산

으로 활용하여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

것이다.


